
약국·서점도 비닐봉투 안된다!
환경부 , 2003년 7월부터 1회용품·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2003년 하반기부터 약국과 서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소도 무상으로 제공했던 1회용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해를 유발하고 많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수반하는 1회용품 사용의 억제를 위해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강화해 2003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 들어 있는 떡집·반찬가게 등 식품매장에서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식품 매장은 이미 종이나 펄프몰드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점은 규모가 150㎡ 이상일 때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납하면 처리비용인 100원을 환불해 주고 그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도 억제돼 배달 등 외부반출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과 횟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구단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도 규제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규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시행규칙 제정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90% 이상 회수·재활용시 사용억제로 인정해 주던 매

장규모를 150㎡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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